
EU, 중국산 태양광 잠정관세 부과
중국-EU 무역 갈등으로 확대 가능성 … 양국 협상 여지는 남아있어

EU(유럽연합)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약 40%에 달하는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

고 있어 EU와 중국 사이의 무역갈등으로 번질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5월6일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카렐 드 휴흐트 EC(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중국의 태양광 패

널 생산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을 통해 이익을 얻고, EU에 덤핑판매하거나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결론 내려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잠정결정했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EC의 반덤핑 잠정관세 부과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EU 사상 최대의 반덤핑관세

부과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덧붙였다.

중국은 2011년 총 210억유로 상당의 태양광 패널을 EU에 수출했다.

휴흐트 집행위원의 결정은 독일의 태양광 전지 및 패널 생산기업인 Solar World의 주도로 이루어진 EU 관

련기업들의 제소에 따른 구제조치의 성격을 띠고 있다.

Solar World는 중국의 경쟁기업들이 저렴한 대출금을 포함해 중국 정부의 불법적인 보조금을 이용해 태양

광 패널의 가격을 지나치게 낮추어 세계 최대시장인 유럽의 80% 이상을 장악했다고 EC에 제소했다.

하지만,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고율의 잠정관세를 부과하려는 EC의 계획에 대해 저렴한 중국산 부품

을 공급받아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상당수의 소규모 태양광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EC의 최종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휴흐트 집행위원은 5월8일 개최되는 EC 회의에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고율의 잠정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EU 회원국들이 휴흐트 집행위원이 마련한 잠정관세 부과 계획을 받아들이게 되면 EC는 중국산 태양

광 패널에 대한 전면적인 반덤핑 조사가 완료되는 몇 달 동안은 결정을 뒤집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휴흐트 집행위원은 여전히 중국과 협상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40%에 달하는 고율의 잠정관세

부과 계획이 협상을 이끄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보도했다.

중국정부 관계자는 “EU의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고율의 잠정관세 부과 방침은 중국이나 EU 모두에게

해롭다”며 “EU가 처한 문제는 불공정 무역이 아니라 태양광산업의 경쟁력 저하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은 유럽의 폴리실리콘(Polysilicon) 생산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고 징벌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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